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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2015.12,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新산업전략에 따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집적

화된 입지제공을 위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등 기 검토 중인 사업지

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상국가의 한국기업 진출 수요파

악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해외 산

업단지 입주희망 조사에 따르면 검토대상 국가 중 미얀마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수의 국내기업과 

언론에서도 경제성장과 사회·정치적 여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는 미얀마를 주목하고 있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도 불구

하고 군부독재 권력에 의해 사회·경제발전의 기회를 놓쳐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테인세인 정부 및 틴 초 문민정부의 집권

으로 새로운 변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개혁과 개방 

노선으로 선회한 후 미국과 EU 등 서방 선진국은 그 동안 취했

던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른 외국자본의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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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the developer can directly develop the land creat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or 
Sub-lease and transfer the land use right to a third party.

Key words : Myanmar(미얀마), Foreign Investment(외국인 투자), Land System(토지제도), Land Use Right(토지사용권), Development 
Project(개발사업)

1)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저자: ywjeong@lh.or.kr)



Vol.8 No.3 / July 2017

정연우

- 146 -

유치,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아시아 

최빈국인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여타 인접 국가에 비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투자 가치가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복잡하고 관습적인 토지제도는 해

외진출시 안정적인 토지권리 확보라는 점에서 불안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위험요소의 하나는 

토지사용권 및 양도·임대·저당권 등 토지에 대한 안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1) 이러한 토지제도는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하

고,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상세한 현황조

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출대상국의 토지제도 분석과 이를 통

한 토지권리에 대한 확보 방안의 마련은 해외진출 계획의 실질

적인 사업화를 위해 우선적이고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미

얀마를 대상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권리 확보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미얀마 내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도인 외국인투자 제도와 경제특구 제도를 고찰

하고, 둘째, 토지의 용도분류와 취득을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제

도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합작개발 사례 및 

주요 개발이슈 검토 등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The Method of Study

1.2 선행연구 검토
미얀마의 외국인투자와 토지제도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2010년 이후 미얀마의 사회·정치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2011년 테인세인 문민정부가 집권한 이래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개혁·개방노선으로 선회함을 천명하였고,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

가 확대되는 등 대 미얀마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에 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로는 강대창(2012), 남장근·

1)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료(임차료)를 내고 일정기간(50년 등) 
동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자의 재산권 성격이 강함

강지현(2012), 박정훈(2012), 강인수·장준영(2015)의 연구가 

있다.
강대창(2012)은 201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주

요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외국인투자법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

하였는데,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은 외국인의 대 미얀마투자를 확

대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여 개혁과 개방 지속을 위한 대내

환경과 미얀마 지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계

기로 5개 부문의 진출 분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해당 분야는 

농업, 통신업, 호텔업, 조사자문업, 금융업으로 미얀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시장환경, 외국인 진출상황, 발전가능성을 감안

하여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국의 대 미얀마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상황

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합작대상으로서 현지 미얀마 

기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남장근·강지현(2012)은 미얀마 진출의 선행 국가로서 일본의 

대 미얀마 진출동향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와 일본 간의 관계 추이와 최근 경제교류 

동향, 미얀마의 주요 산업부문별 일본의 진출동향을 조사·서술

하여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조사, 거점도시·지역의 선정과 집중 

공략, 현지기관 활용 및 현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비유학생 

제도 및 초청연구 제도의 적극 활용 등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

로 제시하였다.
박정훈(2012)은 미얀마 내 외국인의 토지사용을 ‘토지임차 

및 사용’의 관점으로 서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자 하

는 점과 유사한 성격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향후 미얀마 정세와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토지취득과 사용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얀마 토지제도의 변천과 관습, 토지소유

의 구조와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역사적인 배경 하에 서술하였으

며, 고시 39/2011에 의한 외국인 토지사용권 규제 완화 내용과 

토지사용·취득절차, 농지관련 규제, 2011년 경제특구법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허가와 심사, 경제특구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토지사용 조건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강인수·장준영(2015)은 2015년부터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

야 할 기초환경과 개발수요, 분야별 개발현황을 조사·분석하였

고, 한국의 전략적 협력방향을 모색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 미얀마 원조

의 중점분야로 농업·농촌개발, 기술직업교육, 교통·통신·전력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공공행정 역량 

강화도 중점분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 중 박정훈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 미얀

마 진출방안, 외국인투자와 경제특구와 관련된 법·제도 분석, 
국가협력전략 수립시 고려사항이나 공적개발원조의 중점분야 

선정 등 미얀마와의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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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산업구조가 점차 2차,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해외 투자나 개발사업시 최우선

적인 검토대상이 되는 요소가 안정적인 토지권리 확보라는 점에

서 일차원적인 접근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정훈의 

연구는 미얀마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규제 사항과 그 역사적 배

경, 외국인투자법과 경제특구법상 외국인 토지사용권 취득과 절

차를 서술하는 등 미얀마 토지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제·개정된 법·제도의 분석, 
타 진출국가와의 합작개발 사례와 주요 이슈 분석, 개발 초기단

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과 이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의 

필요성 논의, 실제 운영단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선행연구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제도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령에는「외국인투

자법」(Foreign Investment Law, 2012) 및 동법 시행령, 2016년 

신설된「미얀마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2016), 그
리고「미얀마 경제특구법」(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투자 형태, 토지사용

권 등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2.1 외국인투자법
미얀마 정부는 1988년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나, 미
얀마 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압도적

으로 많았다. 또한, 과실송금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

지 않아, 1990년대 초 미얀마의 시장개방에 따라 대거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1년 49년간의 군부 통치가 끝나

고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얀마는 그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도입코자 했다. 이에 신

정부는 2012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과실송금 보장, 계약 종료 시 투자금 회수 보장 등을 

법규상에 포함시켰고, 모호한 표현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시행령이나 지침 형태로 보충하도록 하여 그동안 

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다.
외국인투자는 크게 i)미얀마투자위원회에서 허가된 활동에 

대하여 외국인이 100% 외국자본으로 투자하는 형태, ii)외국인

투자자와 미얀마 국민·정부·정부기관과의 합작투자, iii)그 밖의 

양 당사자가 사업계약을 통해 상호 합의한 형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합작투자를 통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는 외국인투자자와 미얀마 국민 간 출자비율을 상호협의 후 결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2),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분

야의 합작투자 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자본 출자비율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대 또는 이용기간을 업종 및 투자 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되 승인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진

행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 및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

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국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일반 민간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농업용지는 원칙적으로 미얀마 국민

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나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해당 토지

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이 낙후되거나 접근성이 미흡한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통해 법에서 허가하는 기간보다 장기간 

토지를 임차·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임차나 

이용 자격을 지닌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당초 계약 시 포함되지 않은 천연자원, 
유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얀마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지에서의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가 선정·신고한 대체부지로 사업체를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201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발표 이후 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 
MNPED)의 고시번호 11/2013과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MIC)의 고시번호 26/2016에 의해 외

국인투자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2.1.1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Notification No. 11/2013)

국가기획경제개발부(MNPED)의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법의 

조문별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연방정부위원회(Union Government 
Board)의 승인 하에 경제활동을 i)미얀마 현지 노동력을 이용하

고 내국인에게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 ii)각 주(state) 
제품의 생산에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활동, iii)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활동, iv)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 v)내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투자

위원회는 경제활동의 유형을 지정할 때 각 주(state)에서 금지된 

투자활동, 내국인과 합작투자만 가능한 투자활동, 특정 조건 하

에서만 가능한 투자활동을 명시한 후 이를 연방정부위원회에 

확인을 받고 고시한다. 이 고시에 의해 규정된 내국인만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은 표 1과 같다.

2)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최저투자금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업계별 외국인 최저투자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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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ector

Produc-
tion and 
Service 

activities

Production

1.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al 
forests

2. Production of indigenous medicine
3. Manual drilling of shallow oil wells, up 

to 1,000 feet deep
4. Small- and medium-sized mineral exca- 

vation activities
5. Cultivation of indigenous medicinal plants
6. Wholesale activities for semi-finished ma- 

terials, scrap iron
7. Traditional food production activities
8. Production of religious objects, effects
9. Production of traditional and cultural ob- 

jects, effects
10. Handicraft-based production activities

Service

1. Private specialist traditional hospitals
2. Trading of indigenous medicinal raw ma- 

terials
3. Indigenous medicinal research and labo- 

ratory services
4. Ambulance service
5. Health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6. Railway car restaurant services, freight 

forwarding services, railcar cleaning ser- 
vices, railcar maintenance

services
7. Agency services
8. Electricity generation of under 10 mega- 

watts
9.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periodicals, 

journals and magazines published in eth- 
nic languages, including

Burmese

Agricultural and short- 
and long-term 

cultivation activities
Designated agricultural businesses

Livestock breeding 
activities

Designated animal husbandry businesses

Fishing activities in 
Myanmar's territorial 

waters

1. Off-shore flshing of saltwater and other 
aquatic creatures from Myanmar's terri- 
torial waters

2. Fishing in leasable fisheries and coastal 
fishing

Table 1. Production activities and service activities which only 

citizens can carry out

또한, 토지임대 및 사용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통상 임대가 시작된 날부터 365일에 대해 지급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또는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토지사용료

(premium)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종교용지, 문화유산지구나 

자연유산지구, 국방 및 안보상의 이유로 제한된 토지, 분쟁 중인 

토지, 기타 주(state)에서 수시로 제한할 수 있는 토지, 투자자의 

경제활동이 환경·문화·소음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토지는 원천적으로 토지임대 및 사용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사, 호텔·학교·병원·주택·공
장·가공시설의 건립, 도로·교량·통신 또는 교통시설의 건설을 

동반하는 투자활동은 투자지역에 따라 연방의회, 지역/주정부위

원회, 담당 도시개발위원회, 정부위원회에서 정한 도시개발계획

을 준수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생긴다.

2.1.2 미얀마투자위원회 고시(Notification No. 26/2016)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시행령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경제활

동으로는 무기제조, 자연생태계 파괴, 광물의 채굴과 생산, 전력, 
항공관제, 출판물 및 미디어 등 총 12개 분야에 달한다. 한편, 
식음료 및 생활용품 제조, 화학원료 및 제품 생산·제조, 의약품 

원료 제조, 리조트 및 주거용아파트 개발·판매·임대, 국내외 항

공 및 선박운송서비스 등 27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합작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기타 조건에 의해 승인이 가능한 업종은 에너지 분야, 

화학 분야, 도시개발 분야, 철도 분야, 의약품제조 분야 등으

로, 주로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합작·추천이 필요하며, 의약품

제조 분야는 국제기구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표 2).

Sector Conditions

Importing, producing, constructing 
and installing of equipment, ac- 
cessories and part of installations as 
for transporting and constructing 
the pipe line network for oil and gas

Permitte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he Joint Venture with the Minis- 
try of Energy

Production and marketing of explo- 
sive chemicals.(TNT, Nitro-glycerin, 
Ammonium Nitrite)

Permitted only for joint venture 
with the StateGovernment.

Development of new Satellite Town, 
Urban Redevelopment

Need recommendation of Ministry 
of Construction. Only permitted for 
joint venture with the Government.

Construction of new rail-road , new 
station and new building,  Compre- 
hensive Utilization of land and 
Building owned by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For 
Commercial Purpose.

Need permission of Union Govern- 
ment. It is allowed to joint
venture or BOT system with Myanma 
Railways. Require recommendation 
of Ministry of Rail Transporta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Vaccines

Permitte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he Joint Venture with the 
Government. To comply with at 
least WHO GMP Standard.

Table 2. List of Economic Activities Permitted with Other 

Conditions and required Joint Venture

2.2 미얀마투자법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 연방의회에서는 외국인투자법(미

얀마 연방의회법 No.21/2012)과 미얀마시민투자법(미얀마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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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 No.18/2013)을 통합하여 미얀마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얀마투자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권한과 의무, 투자활동 지정,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책임사항, 토지사용권, 외국환의 관리, 투자 인센티브 등이며,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다. 이 법은 2016년 10월초에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맞추어 통합된 것으로 시행령 공표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7
년 4월 1일 발효 예정인데, 세부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는 외국인투자법(2012년)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당분간 

외국인투자법의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얀마투자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 그 맥락이나 구조가 

유사하다. 우선 미얀마투자법 제40조에서는 외국인의 투자활동

을 투자 대상, 투자 금지, 투자 제한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표 3). 이 중 투자 제한사항으로는 미얀마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투자활동, 외국인투자자에게 한정된 투자활동, 미얀마 국민소유 

법인 또는 미얀마 국민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허용된 활동, 
관련 정부부처의 권장으로 허가되는 투자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미얀마 전역에 걸쳐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반해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세제 면제나 감면 등 인센

티브를 해당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투자법 제74조와 제75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 하에 세금의 면제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경우에는 투자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 개발지역(1구역), 보통 

개발지역(2구역), 적정 개발지역(3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3) 소
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4), 1구역 투자사업은 시작연도를 포

함한 7년, 2구역 투자사업은 시작연도를 포함한 5년, 3구역 투자

사업은 시작연도를 포함한 3년 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투자자는 미얀마 국민, 정부, 정부기관이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장기 임대할 권리가 주어진다. 
토지사용 기간은 최초 50년, 그 이후에는 2회에 걸쳐 각각 10년
씩 사용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어 최대 70년까지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과 유사하게 낙후지역이나 

오지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당국의 승인 하에 토지사용 기간

의 연장이 가능하다. 토지사용권을 득함에 있어 투자자의 의무

사항 또한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하다

2.3 미얀마 경제특구법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제정한 미얀마경제특구법과 더웨이경

제특구법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23일 미얀마 경제특구법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은 미얀마에 조성 중인 경제특구의 투자 관련 법률로 총 18장으

3) 해당 지역의 개발정도 기준은 미얀마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수시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정사항은 동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미얀마투자위원회가 지정한 투자촉진 업종으로 지정·고시 될 경우에만 

면제혜택이 부여됨

Detail Contents

Investment 
Includes

(a) Enterprise;
(b) moveable property,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cash, pledges, mortgages and liens, machinery, equipment, 

spare-parts, and related tools;
(c) shares, stocks, and debentures of a company;
(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including technical know-how,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e) claims to money and to any performance under contract having a financial value;
(f) rights under contracts, including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or revenue sharing contracts; and
(g) assignable rights granted by relevant laws or contract including the rights of exploration, prospecting and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Prohibited 
Investment

(a)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which may bring or cause the hazardous or poisonous wastes into the Union;
(b)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which may bring technologies, medicines, flora and fauna and instruments which are still being 

tested abroad or which have not been obtained approvals for use, planting and cultivation except the investments which mad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which may affect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of the racial groups within the Union
(d)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which may affect the public health
(e)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which may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and
(f)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which manufacture goods or provide services that are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Restricted 
Investment

(a) Investment activities allowed to carry out by Government only;
(b) Investment activities restricted to foreign investors;
(c) Investment activities allowed only in form of joint venture with a citizen owned entity or a citizen of Myanmar; and
(d) Investment activities permitted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Table 3. Prescribing investment activities under the Myanmar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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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경제특구를 ‘중앙기관5)이 경계선을 없애고 이 법

에 따라 공지를 발행함으로써 특별경제구역으로 설립함을 선포

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특구관리위원회에 대한 기

능과 직무, 경제특구 설립요건과 유형, 투자사업 및 개발자에 

대한 의무와 혜택, 분쟁해결, 근로자 고용과 노동, 토지임대와 

사용 조건 등 경제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하여 명시

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설립 기준은 항구나 공항과 같은 국제적인 관문이 

있거나 운송이 용이한 지역, 정부가 지정한 지역, 사회기반시설 

건설계획이 있거나 전망이 있는 지역, 충분한 토지가 있는 지역, 
근로자 채용이 용이한 지역 등이며, 연방정부의 동의와 연방의

회의 승인을 통해 지정된다.6) 경제특구는 자유구역(Free Zone), 
진흥구역(Promotion Zone), 기타구역(Other Zone)으로 나뉘며, 
자유구역은 국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진흥구역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서 면세 혜택은 없으나 초기 투자시 혜택이 주

어진다. 사업추진 시 혜택은 투자자7)의 투자사업 인센티브와 

개발자8)의 개발사업 인센티브로 나뉘며, 대부분 일정기간 소득

세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개발자 또는 투자자는 토지임대 

수수료를 지불하면 최초 50년 동안 토지임대나 사용이 가능하

며, 이후 허가된 조건이 만료될 경우 운영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추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토지임대나 사용에 대한 원칙으

로 경제특구 내 개발자나 투자자는 i)토지임대나 사용이 허가된 

주택, 건물, 농장 및 정원, 과수원, 경작지의 이전이 필요하면 

협의를 통해 이전비용 및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ii)기존 주민

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이전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 iii)승인된 조건 내에서 업무의 운영을 위해 임대된 토지나 

건물을 제3자나 다른 기관에 매매, 담보설정, 임대,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나 사용허가가 철회되고 토지는 

반환처리되는데,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임대된 토

지 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2.4 소결
앞서 살펴본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사용권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초 50년의 

5) 이 법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설립한 미얀마 경제특구와 관련된 중앙기

관을 의미하며, 경제특구와 관련된 업무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됨

6) 현재, 띨라와(Thilawa), 짜욱퓨(Kyauk Phyu), 더웨이(Dawei) 등 3개소가 

경제특구로 지정됨

7) 경제특구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미얀마 국민 또는 

외국인

8) 특구 개발과 기반시설 건설, 특구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법인 등

토지사용권이 부여되며, 사업운영의 영속성을 고려해 2회에 걸

쳐 각각 10년씩 총 7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되어 2017년 발효되는 미얀마투자법은 

폐지될 외국인투자법(2012년)과 유사한 구조이나 투자활동을 

투자 대상, 금지, 제한으로 구분함으로써 절차의 단축을 통한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부여하였고, 인센티브 부여도 진출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토지사용권 부여 기간은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한 최대 70년이다. 경제특구법(2014년)은 2011년에 제정된 

경제특구법과 더웨이경제특구법을 통합한 것으로 최초 50년, 
추가 25년으로 최대 75년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3. 미얀마 토지제도

3.1 토지 관련 법·제도의 변천
미얀마의 모든 토지와 그 토지에 부속된 천연자원은 기본적으

로 국가의 소유임이 헌법 상 명시되어 있으며(1974년 미얀마 

헌법 제18조), 이러한 대원칙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2008
년 미얀마 헌법에도 계승되고 있다.

1953년 이전까지는 미얀마 시민에 한하여 모든 자유지(Free 
Land) 또는 양허토지(Grant Land), 농지(Agricultural Land)의 소

유가 가능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또한 1947년까지는 미얀

마 시민과 동등한 토지권리를 가졌으나, 1947년 제정된 「부동

산양도금지법」(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에 의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모든 부동산의 이전

이 금지되었고, 아울러 소유권의 양도·이전에 관한 자격도 상실

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은 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임차만 

가능했고, 그 기간도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 경제활동을 영위하

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은 1987년 동일 명칭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기되었으나 기본적인 맥락 즉,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은 엄격히 금지되었다.9)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토지사용의 규제는 2011년 규제완화 

성격의 미얀마투자위원회 고시(Notification No. 39/2011)의 시

행을 계기로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갖게 되었는데, 외국인에게 

정부기관이나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장기간의 토지임차를 허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0) 이후 외국인투자법(2012년 개

정), 경제특구법(2014년 개정), 미얀마투자법(2016년 제정)에서

는 일정 요건하에 개발사업 등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최대 

70년에서 75년까지 장기간 토지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투

자에 필요한 토지 관련 법·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UN과 그 산하기관, 외교업무와 관려된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허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초 30년 간의 토지사용권을 부여,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각각 15년씩 사용권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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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he Land Use System in Myanmar

Land Use Rights of Foreigner for 
Investment Attraction Year Legal System Explanatory Notes

Foreign Ownership Land

1894 ∙ Land Aquisition Act ∙ The Foundation of Myanmar Land System
1876 ∙ The Lower Burma Land Revenue Manual
1889 ∙ The Upper Burma Land and Revenue Regulation ∙ Collection of Land Tax on Cultivated Land

1899 ∙ The Lower Burma Town and Village Land Manual ∙ Compensation Rules when the Government infringes on the 
Rights of Landowners

Prohibition of Foreign Ownership 
Land and Transfer

1947 ∙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 ∙ Prohibition of Foreign Ownership of Land
1953 ∙ Land Nationalization Act ∙ Nationalization of Free Land and Grant Land

∙ Introduction of Leasing System
∙ Land disposal for Farmers

1963

∙ The Disposal of Tenancies Law
∙ The Disposal of Tenancies Rules

∙ The Agriculturist’s Rights Protection Law, ∙ Prohibition of Agricultural Land Seizure by Debt 
∙ Prohibition of Occupying Farmland by Non-farmers

1965 ∙ The Law Amending the Disposal of Tenancies Law,

1977 ∙ Duties and Rights of the People’s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s at various levels,

∙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Farmland 
Management

1987 ∙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 Abandonment of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 1947

Land Use and Leasing by Foreigners

1988 ∙ Foreign Investment Law
1990 ∙ The City of Yangon Development Council Law ∙ Land Transfer Authorization in the Yangon Area
1992 ∙ Forest Law
1993 ∙ Development Committee Law
2002 ∙ The City of Mandalay Development Council Law ∙ Land Transfer Authorization in the Mandalay Area

2008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ic and Property Privatization

2011 ∙ MIC Notification No. 39/2011
∙ SEZ Law

2012
∙ Farm Land Law
∙ Amendment to the Land Aquisition Law
∙ Amendment to the Foreign Investment Law

∙ Abandonment of Land Nationalization Act 1953

2013 ∙ MNPED Notification No. 11/2013
2014 ∙ Amendment to the SEZ Law

2016 ∙ MIC Notification No. 26/2016
∙ Myanmar Investment Law

Table 4. Legal system of Land use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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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토지관리와 소유권, 행정관련 주요 법령은 「임대

처분법」(1963년, 1965년 개정), 「부동산양도금지법」(1987
년), 「개발위원회법」(1993년), 「농지법」(2012년) 등이 있으

며,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관련 주요 법령은 「외국인투자법」, 
「경제특구법」, 「미얀마투자법」등이 있다. 미얀마의 토지관

련 법·제도의 변천과정은 그림 2와 같다.

3.2 토지이용 분류 및 규제
미얀마는 토지이용에 있어 지목분류를 총 11개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자유지(Free Land), 양허토지(Grant Land), 농지

(Agricultural Land), 정원지(Garden Land), 목초지(Grazing 
Land), 경작지(Culturable land)·휴경지(Follow Land)·황무지

(Waste Land), 임지(Forest), 도시부지(Town Land), 마을부지

(Village Land), 군부지, 종교시설로 나뉜다.11) 여기서는 자유지

와 양허토지, 농지를 중심으로 정의와 주요 규제사항을 서술하

고자 한다.12)

우선, 자유지는 미얀마어로 ‘조상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유지는 이미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

자는 소유로 인한 이익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자유지는 양도가 가능한 토지이며, 「토지취득법」에 따라 공

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국가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

능하다. 미얀마 정부는 자유지를 취득할 경우 소유자에게 현금

으로 보상을 하거나 대체 토지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내무부 일반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유지는 작은 

규모의 도시나 마을에는 존재하지 않고 양곤이나 만달레이와 

같은 대도시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양허토지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한 토지이다. 임대의 경우, 일반

적으로 10~30년까지 가능하나 용도에 따라 혹은 임차인의 요구

에 따라 최대 90년 이상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허토

지를 임차 혹은 양도받은 자는 토지를 활용해 수익을 얻을 경우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수익을 정부에 지불해야 하며, 대다수의 

도시에 양허토지가 존재한다. 양허토지에 대한 권한은 「개발위

원회법」(Development Committee Law)에 따라 양곤이나 만달

레이와 같은 대도시는 그 지역의 개발위원회가13), 그 외 지역은 

구 종합행정국(Distric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행사하고 있다.
1963년 「임대처분법」에 의하면 농지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논과 밭, 

11) UNHCR·UN-HABITAT·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 
"Guidance Note on Land Issues(Myanmar)".

12) 자유지와 양허토지는 법적 용어로서 토지의 소유와 양도 등 토지행정

에 있어 가장 사용빈도가 높고, 중점적인 이용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13) 양곤개발위원회 및 만달레이개발위원회를 의미함

꽃을 기르는 밭, 고무농장, 강변의 변화로 인하여 생긴 처녀지 

등이 농지에 포함된다. 1953년 이전까지는 농지도 재산의 일부

분으로써 소유의 개념이 적용되었으나, 1953년에 「토지국유화

법」이 제정되면서 농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었고, 
임대제도(Lease Arrangement)가 도입되면서 농지는 농민에 한

하여 불하되고 경작권이 부여되었다. 2012년 제정된 「농지

법」에서도 농지는 농민에게만 그 사용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사용권증서(Land Use Certificate)와 등

기제도의 정립을 통해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사용권 및 처분권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4) 농지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독자적으로 농지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현지인과의 합작투자

를 통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토지취득법
미얀마의 토지취득법은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94년에 제정

된 「토지취득법」(The Land Acquisition Act)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영향권은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로 과거 영국 

식민지배령(The British Raj)에 포함된 국가에 적용되어 왔다.15) 
토지취득법은 크게 정의와 개념, 토지취득의 행정적 절차, 보상

금의 처리, 법원의 판결 관련 사항, 기업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6)

이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익

을 위한 토지취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며, 토지취득의 타당성

을 심사하기 위해 통지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토지취득 통지서

는 해당 토지를 공익을 위해 어떠한 조직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나타낸 증서로, 토지취득의 타당성과 해당 관할 공무

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권한 부여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서가 없거나 공표되기 전에 토지취득의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경우 합법적인 취득 이행절차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통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는 토지취득 통지서가 공표된 날의 토

지시세, 해당 토지에 있는 나무, 곡물에 대한 이익관계자17)의 

손해액, 토지취득으로 인하여 이익관계자의 이동가능한 혹은 이

동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한 손상과 소득에 대한 손실, 이익관계

자의 주택이나 사업장을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

하여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14) 유정훈(2013), “미얀마 : 상업적 목적의 농업투자를 위한 외국인의 토지 

확보제도”,「해외농업저널 웹진」, 겨울호.
15) 인도의 경우 2013년에 「토지취득의 공정한 보상과 투명성, 재부흥과 

재정착 권리에 관한 법률(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 
parency in Land Acquisition, Re㏊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을 

토지취득법을 대체하였으나,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는 현재까지 유효함

16)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제정된「농지법(Farmland Law)」에 따른 

토지취득과 보상절차를 우선으로 적용함

17) 이익관계자는 토지취득법에 의해 취득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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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미얀마 헌법은 모든 토지와 그 부속자원을 국가 소유임을 명

시하고 있다. 1947년까지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토지를 소

유할 수 있었으나 1947년에 제정된 「부동산양도금지법」에 의

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규제는 

2011년 문민정부 집권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미얀마 내 

토지는 총 11개의 지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자유지

는 양도가 가능한 개인 소유의 토지이며, 양허토지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한 토지로서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권리 확보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지는 현지인과의 합작투자

가 아닌 이상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4.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방안

4.1 미얀마 내 합작개발 사례와 주요 이슈

4.1.1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

띨라와 경제특구는 미얀마의 3대 경제특구 중 하나로 양곤시 

남동측에 24㎢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띨라와 경제특구의 초기

개발은 화교 자본에 의해 미얀마 최초의 외국인투자전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률 미비로 2010년까지 지연되었고, 
이후 2011년 경제특구법에 제정을 통해 재추진되었다. 최종적

으로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은 일본계 컨소시엄인 MMS Thilawa 
Development가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으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엔 차관을 도

입하게 되었다.

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Limited

(Private Companies 
of 9 45% + 
Citizen 55%)

MMS Thilawa 
Development

(Sumitomo 33%, 
Marubeni 33%, 

Mitsubishi 33.3%)

JICA

Government 
10% Private 41% Private 39% Government 

10%

Myanmar UMFCCI(Chamber of 
Commerce of Myanmar) 51% Japan JETRO 49%

Table 5. Thilawa SEZ Developer equity structure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사례를 통해 개발초기의 토지사용권 확

보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프로그램 수립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경제특구법 제80조에서는 개발

로 인한 이주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시가보상, 원주민 이주와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의무를 개발주체인 개발자 

및 투자자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띨라와 경제특구 1단계 사

업 추진시 원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하였고, 이는 사업추진

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1단계 사업 초기에 해당 토지가 1997년
에 이미 정부에 의해 수용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

부가 토지취득법 및 농지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군사정부는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

정하지 않으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점차 커지자 물리적인 공권력 

행사를 암시하며 주민들을 압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악재 속에 개발주체인 일본 측에서는 주민 반발에 대

한 부담을 느끼자 강제퇴거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주민 이주와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의 일환으로 2015년 1단계 사업지역내 원주민에게 300만 

짜트(약 2,500달러) 수준의 사회복지지원프로그램 지원과 별도

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현재는 띨라와 경제특구 

2단계 사업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논의 중으로 미얀마 정부

는 1단계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상 방침을 정하고 있어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후 기존의 강압적인 토지보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되

는 만큼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2 양곤 대도시권 도시개발 전략계획

양곤시는 도시 인프라가 노후한 가운데 인구 급증으로 도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열악해지고 각종 도시문제가 사회적인 이슈

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13년 양곤시 개발위원회(YCDC)는 양곤주정부

(YRG),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전략 마

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범위는 양곤 대도시권으로 양곤

시 내 33개 타운쉽과 인근 양곤주 내 6개 구가 대상이 되었다. 
세부적인 개발 전략은 도심(CBD)으로부터 10~15㎞이내에 부

도심을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띨라와 경제특구와 주변 산업

단지 연계를 위한 신공항과 항만, 외곽순환도로 건설, 기존 철도

개량과 동시에 지하철 5개선 신설, 남북 녹색축을 중심으로 계획

권역 내 녹지와 친수공간 보호 등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토지확보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우선 사업검토 단계

에서는 관련 법에 따른 도시계획절차, 토지이용규제, 공중권 임

대에 대한 규칙, 특정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거래제한, 환지사업

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는 개발사업시 야기되는 토지사용 관련 이슈를 조정하는 토지조

정협회를 설립한다. 이 협회는 미얀마철도(MR)과 양곤시 개발

위원회(YCDC), 양곤주정부, 기타 중앙정부 부처로 구성하고, 
구획지정을 포함한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조정

협회의 구성원은 도로,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지역 등 구획지정

계획에 명시된 인프라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미얀마철도로부터 

인수할 수 있으며, 미얀마철도가 토지를 기부채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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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인프라의 건설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자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조정협회는 기본계

획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고하

고, 예비 사업시행사는 미얀마철도에 대한 토지임대 제안이 담

긴 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 개발계획안 검토 후 미얀마철도는 

토지조정협회의 도움을 받아 기본계획에 표시된 필지별로 시행

사를 선정한다.

4.2 단계별 토지권리 확보방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미얀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 토지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더

라도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내에 거주하고 있거

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원활히 이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개발자의 경우 사업대상지 토지조성

을 완료한 후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임대할 수 있다.

4.2.1 개발단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

현재 미얀마 법체계 상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사용권 취득과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법(2012년), 경제특

구법(2014년), 미얀마투자법(2016년) 상 토지사용권 취득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은 미얀마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합작투자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미얀마 정부 간의 합작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회사법」(Special 
Companies Act)에 따라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총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 DICA)에 합작투자

사를 등록하여야 한다.18)

각 법령에서 토지사용권 취득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201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최초 50년의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 유무에 따라 2회에 걸쳐 각각 

10년 동안 토지사용권이 추가로 부여된다. 여기에 더해 경제발

전이 낙후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얀

마투자위원회의 승인 하에 추가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토지사용권의 계약은 미얀마 연방정부 및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사전 허가에 의해 미얀마 국민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부처나 정부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신청

서를 미얀마투자위원회에 제출하고, 토지임대 또는 사용권을 보

유한 자에게서 토지임대를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첨부해 토지 

임대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가 제출되면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신청자가 사용하려는 토지와 사업활동이 

추진될 장소에 따라 연방의회, 지방정부위원회, 주정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정부부처나 기

관이 토지임대에 관하여 합의했다는 서신을 미얀마투자위원회 

앞으로 송부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토지사용권을 득한 

후,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시기가 다가오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로 송부함으로써 일련의  절차가 마

무리 된다.

18) 투자회사관리총국(2015)에 의하면, 합작투자사의 등록 절차는 ①회사

명의 사용가능여부 확인, ②회사등록양식 입수 및 날인, ③회사등록신

청서 제출, ④등록세 납부, ⑤합작투자법인 설립증명서 발급 등 5단계

에 걸쳐 이루어짐(미얀마 투자회사관리총국(2015), “How To Register 
Your Company in Myanmar”)

Fig. 3. Project Scheme for Comprehensive and Incremental Development Initiative at the Station Area

Source : JICA·YCDC(2014), “A strategic Urban Development Plan of Great Yangon”, p.2-91(Left), p.2-9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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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개정된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르면, 경제특구

의 개발과 그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해당 

경제특구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개발자 혹은 투자자는 최초 50년 

동안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운영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

로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자에 대

한 토지사용권을 미얀마투자위원회가 부여하고 있으나, 경제특

구법에서는 해당 경제특구의 관리위원회가 부여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2016년 제정된 미얀마투자법에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

법과 유사한 토지사용권 제도를 담고 있는데, 법률에 의거 정당

한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최대 70년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토지사용권 부여 권한은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하게 미얀마투자위원회에 있다.

4.2.2 토지사용권 취득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

미얀마 법률 상 외국인의 토지사용에 따른 원주민 이주계획이

나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지보상과 이주에 

관한 내용은 「토지취득법」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취득법에서는 주

로 정부나 정부기관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이주할 

경우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상금액의 산정기준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련의 절차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 아

닌, 해당 관청 공무원의 주관적인 평가와 법원의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

득시 원주민 이주와 보상에 관한 미얀마 정부의 일관적 기준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적

으로 미얀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획한 이주계획의 검토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JICA는 띨라와 경제특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띨라와 

경제특구지역 1단계 개발을 위한 재정착 업무계획(Resettlement 

Work Plan for Development of Phase 1 Area Thilawa SEZ)”을 

마련하였다.19) 이 계획에서는 JICA 가이드라인과 미얀마 법령

과의 차이, 보상과 지원의 범위, 관련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

하고 있다. 우선, JICA에서는 JICA의 이주지원 가이드라인과 

미얀마 법률상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JICA 
가이드라인이 이주민에 대한 보상기준을 이주 이전의 삶을 회복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얀마 토지취득법이

나 농지법에서는 작물, 나무 등 해당 토지에서 산출되는 일종의 

자연부산물에 대한 보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주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주민의 참여를 포함시

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 할 수 있다. JICA 가이드라인과 

미얀마 법령 간의 비교와 이들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사

항은 표 7과 같다.
JICA에서는 이러한 조치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 패키지

(Assistance Package)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JICA의 가이드라

인과 비교하여 미얀마 법제도 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토지수용과 이주시 분쟁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사업의 영향

권에 있는 사람들(PAPs) 즉, 이주민들이 개인재산과 소득수단을 

잃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이주를 유도하고 소

득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지원 패키지는 크게, 자산 상실에 대한 지원(고정자산

과 동산으로 구분), 소득원과 생계 상실에 대한 지원(토지 중심 

19) 본 계획은 띨라와 경제특구 1단계 개발시 띨라와 공업단지의 보상문

제가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JICA에서 2013년 작성한 계획서로 정식문

서는 양곤주정부(Yangon Region Government)에서 발간되었음. 이주대

상은 지구내 거주민 65가구와 지구내 경작민 16가구로 총 81가구임

Foreign Investment Law 2012 SEZ Law 2014 Myanmar Investment Law 2016

Period of Land Use 
Rights

∙ First 50 Years
∙ Two 10-years extension
∙ in Less developed and Remote region 

are additional extension(10 years, Upon 
request)

∙ First 50 Years
∙ 25-years extension

∙ First 50 Years
∙ Two 10-years extension
∙ in Less developed and Remote region 

are additional extension(Upon request)

Authority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MIC) ∙ SEZ Management Committee(SMC)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MIC)

Limitation and Return 
of Land Use Rights

∙ Non-payment of Lease(Rent)
∙ Not fulfilling contract
∙ Investment withdrawal and termination
∙ Other business activities
∙ Punishment due to violation of law 

(Closing of Investment activity)

∙ Developer delay business without just 
cause

∙ Developer or Investor withdraw or ter- 
minate investments

∙ No stipulated article(As of 2016)

* MIC :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SMC : SEZ Management Committee

Table 6.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in Developmen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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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구분), 재정착 지원,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이러한 지원범주 구분을 

통해 적용대상의 선정, 그에 따른 지원정책과 고려사항이 면밀

히 제시되고 있는 바, 향후 한국의 미얀마 개발사업 진출시 원주

민에 대한 보상기준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외국기업의 토지확보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이 사업추진 리스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부소유의 토지가 미얀마 시민에게 

임대되어 있는 형태로서 원주민 이주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필

요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발언권을 무시할 수 없고, 과거를 답습하여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토지확보에 어려움

JICA Guidelines Law in Myanmar Measures to Filling Gap

∙ Involuntary resettlement and loss of means of livelihood 
are to be avoided when feasible by exploring all viable 
alternatives.

∙ Not applicable ∙ The Alternatives to avoid or minimize 
resettlement impact

∙ People who must be resettled voluntarily and people 
whose means of livelihood will be hindered or lost 
must be sufficiently compensated and supported, so 
that they can improve or at least restore their 
standard of living, income opportunities and 
production levels to pre-project levels.

∙ Damages to standing crops/trees, lands, movable/ 
immovable properties, relocation cost, economic 
activities are requested to compensate. (Land 
Acquisition Act (1894) Art. 23, Farmland Rules 
(2012) Art. 67)

∙ Assistance for improving or restoring 
livelihood at least to pre-project level 
is provided.

∙ Compensation and other kinds of assistance must be 
provided prior to displacement.

∙ When compensation is not paid on or before 
land acquisition, compensation amount awarded 
with

∙ Assistance is planned to be provided by 
dividing in a few times (not providing all 
amount in one time before displacement) 
in order to manage provided assistance  
amount properly.

∙ For projects that entail large-scale involuntary re- 
settlement, resettlement action plans must be prepared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 Not applicable
∙ Resettlement Work Plan (RWP) is pre- 

pared in consultation with PAPs and wi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 Appropriate participation of affected people must be 
promoted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 
ing of resettlement action plans.

∙ Not applicable
∙ Participation of PAPs is secured by 

organizing consultations in timely man- 
ner.

∙ Appropriate and accessible grievance mechanism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affected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1) Notice of compensation amount to PAPs 
directly: appeal to the court within 6 weeks 
from the date of compensation award

2) Notice of compensation amount to represent- 
atives of PAPs: i) within 6 weeks of receipt 
of compensation notice, or ii) within 6 months 
from the from the date of compensation award, 
whichever period shall be first expire (Land 
Acquisition Act (1894) Art. 18)

∙ The project establishes the grievance 
redress mechanism by utilizing the ex- 
isting administration system to be con- 
venient for PAPs.

∙ Eligibility of benefits includes, the PAPs who have 
formal legal rights to land (including customary and 
traditional land rights recognized under law), the 
PAPs who don't have formal legal rights to land at 
the time of census but have a claim to such land or 
assets and the PAPs who have no recognizable legal 
right to the land they are occupying.

∙ Occupiers/stakeholders of lands to be acquired 
are explained about acquisition and claims to 
compensations. (Land Acquisition Act (1894) 
Article 9)

∙ The project establishes eligibility for 
assistance to all households whose income 
sources or assets are confirmed as affected 
due to project implementation.

* PAPs : Project Affected Persons / JICA GL : JICA Guidelines / WB OP : The World Bank Operational Policy
Source : Yangon Region Government(2013), “Resettlement Work Plan for Development of Phase 1 Area Thilawa SEZ"

Table 7. Comparison Between Laws in Myanmar and JICA Guidelines(Part of the whole)

Fig. 4. Framework of Assistance Package

Source : Yangon Region Government(2013), “Resettlement Work Plan for 
Development of Phase 1 Area Thilawa S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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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JICA의 대응 사례

는 향후 토지확보 과정에서 유용한 준거 기준으로 활용가능하

며, 미얀마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2.3 운영단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임대

운영단계에서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산업단지나 

경제특구의 개발 주체로부터 토지를 재임대받거나 양도받는 방

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2012년)과 국가기획경제

개발부 고시(Notification No. 11/2013), 경제특구법(2014년)에
는 외국인투자 활동의 영속성과 운영효율성을 위해 원래의 토지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다.20)

Fig. 5. Land Sub-lease Procedure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2012

먼저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투자허가를 받은 사업진행을 위해 임차하거나 

이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설정’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분이나 사업체

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법의 시행령인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Notification No. 
11/2013)에는 이같은 맥락에서 투자목적으로 승인받은 토지와 

건물을 투자활동 기간 내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와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투자자가 제3
자에게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총국

(DICA)에 지정양식을 제출하고, 제출이 확인되면 미얀마투자위

원회에서는 재임대의 사유가 합법한지, 재임대로 인한 주민의 

이익에 해가 되는지, 재임대자가 해당 투자활동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심의하게 된다. 
투자회사관리총국에서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임대 승인을 위

20) 미얀마 정부(미얀마투자위원회, 경제특구관리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권

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재임대의 의미로 해

석될 수 있음

해 차기 투자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제출해 최종 가부 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경제특구법에서는 해당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의 협약과 

규칙, 규정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토지나 건물을 제3자 또는 

타 기관에 매매, 담보설정, 임대, 양도, 대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띨라와 경제특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특구내 토지 재

임대는 띨라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 TSMC)와 개발자(Myanmar Japan Thilawa Devel- 
opment Ltd. : MJTD)가 협업하여 추진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자

는 토지확보를 위해 먼저 개발자(MJTD)와 토지예약협약을 맺

은 후 띨라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TSMC)의 투자허가와 회사등

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후 투자자가 설립한 현지법인과 개발

자(MJTD)간 토지 재임대 협약을 맺어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발

자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존보호계획

과 건축허가, 소방안전인증을 받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5. 결 론

정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기관에게 최적화된 

산업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해외 산업단지 입주희망 조사에 따르면 검토대상 국가 중 

미얀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수의 

국내기업과 언론에서도 경제성장과 사회·정치적 여건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투자 및 경제특

구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 외국인투자자와의 합작개발 사례 및 

주요 개발이슈 검토 등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제·

개정된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

다. 198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2012년에 경제개발과 외국

인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인센티브와 토지사용권 부여 등 

외국인의 투자활동 관련 사항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토지사용기간은 최장 70년까지 가능하며, 오
지나 낙후지역의 개발시 10년 간 추가사용이 허용된다. 다음으

로, 2016년에 제정된 미얀마투자법은 외국인투자법과(2012년) 
미얀마시민투자법(2013년)을 통합한 법령으로, 향후 대내외적

인 미얀마투자와 이에 따른 외국인 토지사용의 기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투자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 

등이 2012년 외국인투자법과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권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하다. 한편, 2014년 제정된 경

제특구법은 경제특구법(2011년)과 더웨이 경제특구법(2011년)
을 통합한 것으로, 최근 미얀마 경제와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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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총괄하는 기능은 각 경제특구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인센

티브 제도는 투자자와 개발자에 따라 상이하다. 토지사용기간은 

최대 75년까지 가능하다.
둘째, 토지취득을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

다. 미얀마의 모든 토지와 그 토지에 부속된 천연자원은 기본적

으로 국가의 소유임이 헌법 상 명시되어 있으며(1974년 미얀마 

헌법 제18조), 이러한 헌법 상 대원칙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

인 2008년의 미얀마 헌법에도 계승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토지 지목을 총 11개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토지

이용과 규제의 핵심은 자유지와 양허토지이다. 자유지(Free 
Land)는 이미 소유권이 확정된 토지(사유지)로 양도는 가능하

나, 토지취득법에 따라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에 의한 수용만 

가능하다. 양허토지(Grant Land)는 정부소유의 토지로 통상 10
년~30년 동안의 임대가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최장 9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도시에 양허토지가 존재하며. 임대

권한은 양곤과 만달레이의 경우 각 지역 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

고, 그 외 지역은 해당지역의 구 종합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토지취득법은 1894년에 제정되었으며, 공익을 위한 토지

취득과 절차, 보상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토지제도라 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익을 위한 

토지취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며, 토지취득의 타당성을 심사하

기 위해 통지서를 공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통지서가 

없거나 공표되기 전에 토지취득의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합법적인 취득 이행절차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와의 합작개발 사례 및 주요 개발이슈를 

검토하였다. 먼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띨라와 경제특구는 미

얀마 경제특구 중 가장 원활한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인 띨라와 공업단지(396㏊)가 2015년 완공되었다. 
띨라와 공업단지 개발시 JICA와 양곤주정부가 협력하여 제시한 

원주민 이주 가이드라인은 향후 미얀마 진출시 유용한 준거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곤시 개발위원회와 양곤주

정부, JICA가 공동 수립한 양곤 대도시권 도시개발 전략계획 

검토를 통해 미얀마 경제 수도인 양곤 대도시권의 개발이슈를 

살펴보았으며, 토지확보 과정 사례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시 절

차와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앞서 검토한 관련 제도와 개발사례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방안을 개발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모색하였다. 개발초기 단계에서 토지사용권 취득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통해 고려할 수 있는데,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법

과 미얀마투자법은 최대 70년, 경제특구법은 최대 75년까지 사

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토지사용권 부여 주체, 토지사용 제한

과 반환 요건 등 개발단계에서의 전반적인 토지사용권 취득 관

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시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활용된 이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지원범주와 

Fig. 6. Application Flow for Land Sub-lease

Source : MJTD Homepage, http://mjtd.co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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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원정책을 살펴보았고, 최근 민주화에 따른 주민의 발

언권 강화 등으로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원주민에 

대한 면밀한 이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
음으로 운영단계에서의 토지사용은 개발자 등 개발주체의 토지

를 재임대 받음으로써 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개발자는 외국인투자

법과 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조성한 토지에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조성된 토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재임대나 양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얀마의 주요 법·제도와 최근의 변화, 

경제특구 개발사례와 주요 이슈,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사례와 

시사점, 토지권리 확보 방안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얀마 진출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관련 법령과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토지권리 확보 방안은 다소 평면적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사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가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교연구를 통해 환지방식의 도

시개발사업 등 단기간 내 양질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개발방식을 미얀마 정부에 제안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

다. 이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경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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